
<공법종합연습 헌법 제4회 모의평가>

〈제 1 문의 1〉

甲은 2012. 10. 10. 민법 제844조 친생자추정 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A청구’라 한다). 국회는 2011. 9. 9. 임기만료로 퇴임한 J 헌법재

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관의 공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 J 헌법재

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甲은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3.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B청구’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30. A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5(인용) : 3(기각)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B청구는 심판

계속 중이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1. B청구는 적법한가? (심판대상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에 한하여 판단하시오) (20점)

2.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 B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B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甲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판

단하시오. (20점)

〈제 1 문의 2〉

서울특별시 S구(이하 ‘S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

방선거에 대비해 2013. 7. 29. 공직선거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계산된 지방선거비용 합계

50억 원을 2014년 S구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S구에 통보하였다. 이에 S구청장과 S구는 위

통보행위가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9. 25.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

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위 권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한가? (20점) (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제 1 문의 3〉

대통령 甲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그 소추의결서는 국회법 에 따라 모두 적

법하게 송달되었으며, 현재 탄핵심판이 계속 중이다. 국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다. 국무총리 乙은 위 법률안이 대통

령의 사면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이의서를 붙여 헌법 제53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면서 그 재의를 요구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乙이 위 법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부사유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